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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어업활동은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항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이용
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이용질서가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어업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용의 경합에 따른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즉, EEZ 체제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업갈등 심화되고 있으며,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상실
로 인한 근해어선의 연안수역조업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
등이 고조되고 있다. 

어업갈등․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며, 비제도적 장치로서 최근에는 자율규제에 의
한 자율조정을 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수산업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
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어업은 해역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달되어 왔고 어업분
쟁도 대부분 그 해역안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해역의 여건․특성을 감
안한 어업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으로 현행 수산업법에서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각급 수산조정위원회 제도를 보완하
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정에 관한 절
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공정성
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어업분쟁
이 발생하는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해역
별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역별 어업의 지도․단속을 위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서해
어업지도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서해 어업지도
사무소에 관할 해역의 어업조정을 위한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국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어업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어업지도사무소에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
해서는 작용법인 ｢수산업법｣과 하위법령 및 조직규범인 ｢농림수산식
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없으며, 어업지도사무소에 이러한 위원회를 두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수산업법령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의 특례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설치근거규정을 두
고,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이를 어업지도사무
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키워드 : 수산업법, 어업분쟁조정, 수산조정위원회, 재판외 분쟁해

결제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어업지도사무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ze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conciliation of fisheries disputes. 

In order to deliberate on the matters concerning conciliation, coordi-

nation, compensation, etc. for fisheries, the Central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the City/Do or Si/Gun/Gu Fisheries Coordination Commi-

ttee is installed in each City/Do or Si/Gun/autonomous Gu. The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fishers' representatives and peo-

ple who have prof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in fisheries.

However, there are not the provision on the procedure about concilia-

tion under Fisheries Act and no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onciliation 

of fisheries disputes.

Unlike many other natural resource industries, fisheries cannot be effec-

tively managed by a single State or Municipal entity. Fisheries differ a great 

deal across the country. To address these regional differences, the Sea 

Regional Fishery Council system should be created. The Council system 

is designed to allow regional, participatory governance by knowledgeable 

people with a stake in fishery management.

※ Key Words : Fisheries Act, Conciliation fo Fisheries Disputes, ADR,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Sea Regional Fi-

she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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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
해 어업활동은 항시 이용의 경합을 내포하고 있다.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면은 오래전부터 공물로 여겨져서 항해, 

낚시와 같은 해면의 본래적 이용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어 왔다. 따
라서 모든 사람이 해면에서 이러한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지만, 이용관계의 경합 내지 충돌을 회피하고 공물의 기능유지를 위
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산자원은 무주물 선점의 이론이 적용되는 대상
이지만, 수산자원의 적정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에 관해서도 일정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산관계 법령은 이러한 어업활동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용의 경합 내지 충돌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업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용의 경합에 따른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즉, EEZ 체제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업갈등 심화되고 있으며,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상실
로 인한 근해어선의 연안수역조업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
등이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획량이 특종어종(멸치, 오징어, 저서어류 등)에 집중되
어 이들 어종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과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갈등․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산업법
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며, 비제도적 장치로서 최근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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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간 자율규제를 위한 한국수산회의 자율조정협의회가 있다.

다만, 수산업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
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어업은 해역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달되어 왔고 어업분
쟁도 대부분 그 해역안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해역의 여건․특성을 감
안한 어업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어업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하
며,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의 선정이 어업인 
대표 등으로 이루어져 심의위원의 구성에 대한 객관성의 저하, 자율분
쟁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어업의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어업분쟁조정 기구 및 제
도의 개선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여 수산자원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어
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는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첫째, 어업갈등․분쟁 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이다. 여기서는 수산조정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피고자 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어업관리제도 내지 어업조정제도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제도에 있어 시사점이 있는 내용을 얻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어업관리위원회, 해면어업관리위원회를 살피고, 일본의 경
우에 해구 및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에 살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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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분쟁조정을 위한 유사한 위원회나 분쟁조정절차를 살피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환경분쟁조정과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분쟁조정절차를 살핀다.

넷째, 어업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수산업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에 관
한 규정의 개선방안과 새로이 해역별어업조정위원회 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각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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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어업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어업분쟁의 실태 및 어업분쟁조정
       제도의 현황

1. 어업분쟁의 실태
(1) 어업특성에 따른 어업분쟁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어업의 특성
상 분쟁요인이 존재한다. 현재 46개 업종 5만9천척(연안 5만4천여척, 

근해 3.5천척)의 어선이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대상으로 조
업하고 있어 업종간 갈등과 분쟁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 및 분쟁업종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갈등의 완화 
및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어장축소와 수자원감소에 따른 어업분쟁
특히 EEZ 체제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어업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의 상실로 
인한 근해어선의 연안수역조업으로 연안과 근해 어업간 갈등이 고조
되고 있으며, 어획량이 특정어종(멸치․오징어․저서어류 등)에 집중
되어, 이들 어종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 새로운 유형의 어업분쟁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과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분쟁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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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 현안 어업갈등 사례>

해역 갈등내용 발생시기

동해 ◦ 오징어 어획을 둘러싼 트롤과 채낚기 갈등 1993

◦ 문어․청어․대게․붉은 대게 조업을 둘러싼 조업갈등 1990, 2000

서해 ◦ 멸치자원을 둘러싼 연안선망과 안강망과의 갈등 2000

◦ 꽃게 관련, 인천․경기 어업인과 경남 통발과의 갈등 2007

남해
◦ 멸치 포획을 둘러싼 저인망과 권현망간 갈등 2007
◦ 멸치자원을 둘러싼 정치망과 권현망, 저서어류자원관

련 권현망과 저인망간 갈들 2005

2. 현행 어업분쟁조정제도의 현황
(1) 제도적 조정장치: 수산조정위원회

1)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수산업법 제86조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
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
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들로 구성(수산업법 제88조)하고, 위원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는 업계, 시․도관계자, 학계 등 19인으로 구성하고, 지방수산조정위
원회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구성(시․도수산조정위원회 17인, 시군구수
산조정위원회는 15인)한다(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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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3)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법 제87조)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 자문에 관한 응답’,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등에 관한 기능을 하지만, 그 밖에도 ‘어업별 분쟁
의 조정’,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주요한 기능으
로 한다.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도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허가어업의 우
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 밖에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
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는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

한 사항의 심의’, ‘개발계획의 심의’,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
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
항의 심의’,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수산업의 발
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등을 하고, 그 밖
에,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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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그 밖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1명 이내가 위원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5)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

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 

그 밖에,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어업인후계자대
표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
촉하는 자 2명,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명,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중 시ㆍ도
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명이다(동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6)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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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할 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합장 중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어업인
후계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어촌계장 중 지구별조합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2명,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
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다.

7) 합동수산조정위원회
① 설 치
수산업법 제87조제4항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

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
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지역합동수산
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62조제1항). 

② 구성인수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구성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
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

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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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 밖의 위원은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 담당이사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위촉하는 자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
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구성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

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ㆍ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
구별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임 기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8)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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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산조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존

재하나,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절차규
정이 부재하고 있다. 특히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조정, 위원회 보고자
료, 분쟁조정의 결정유형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있다.

(2) 비제도적 조정장치
1) 자율관리어업

정부 주도하의 어업자원관리는 어업인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 심화 
및 주인의식을 약화시켜 자원남획 및 어업질서 문란을 야기시키는 등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과
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WTO체제 출범, UN해양법협약 발효, 주변국과
의 어업협정체결 등은 국내외 수산업의 여건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어
업환경 악화는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
께 어업인의 주인의식 및 자조․자립심 함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자율관리체
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2월부터 자율관리공동체 63개소가 신청하여 
본격 추진되었으며, 시행 6년차인 2006년에는 참여 공동체수가 445개
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단계로 도약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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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60개소를 선정하여 96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선의의 경
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
역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는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운영
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해결토록 유도하고, 참여
공동체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전담 어촌지도사를 지정
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였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시․도별 지역협의회(12

회), 전국 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2회) 등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을 적
극 지원하였고, 공동체 지도자의 의식개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동․
서․남해로 구분한 권역별 워크숍(3회), 지방해양수산청 중심의 지역
단위 워크숍 및 현장견학(24회), 자율관리어업 지도자양성교육(1회),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일본)의 어업현장 방문(3

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동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수산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위촉(2006년 9월, 4명)하고 자율관리어업에 성공
한 어업인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2006년 11월, 22명)하는 등 자율
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4회 자율관리어업 전
국대회(2006년 11월 22일-23일),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30개 
공동체)과 영상물(3개소)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교육․홍보활동도 강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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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06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단위: 개소, 억원)1)

구 분 합
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공동체수 445 10 16 13 15 28 51 27 147 47 60 31

육
성
사
업

지원수 60 1 3 2 2 4 5 5 20 7 7 4

사업비 96 1 5 3 4 6 8 7 32 15 10 5

2)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
한국수산회는 수산업 및 수산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수산

단체 또는 수산관계 회사 및 개인업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민
간단체이다. 한국수산회에서는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어업분
쟁을 어업인 자율에 의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자율조
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조정협의회는 총괄협의회와 분과협의회로 운영되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조정은 분과협의회의 위원이 실시하고, 총괄협의회는 그 결
과를 심의조정한다. 지금까지 총 25건의 분쟁을 발굴, 18건을 조정하
고 7건은 조정중이다.

주요한 조정사례로 동해안 골뱅이 통발과 붉은 대게 통발간 분쟁조
정, 동해 대게자망 어기분쟁, 전북 어청도 조업수역 분쟁조정, 오징어 
TAC 등이 있다.2)

1)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2008년판, 제36집, 2008, 102면. 
2)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 어업조정제도 발전방안, 2009. 4.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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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어업분쟁조정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1. 어법분쟁조정의 법적 성격과 의의
(1) 어업분쟁조정의 법적 성격

1)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어업분쟁조정
어업분쟁조정은 사법상의 분쟁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재판외 분

쟁해결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은 행정쟁송에 관
한 사후적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단계에서의 사
전적 분쟁해결이나 사법(私法)상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
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어업분쟁조정은 이 중에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
회 등을 통한 사후적인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쟁송에 관한 사후적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은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통한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은 국민참여적 성격이 강한 제
도라고 할 수 있다.

2)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의 허용성의 문제
재판외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는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개별사안에 

있어서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규범의 형성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활동은 법률에 따라 발동되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며, 

분쟁해결을 위해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력장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법치국가의 의미가 행정활동의 법률유보라는 측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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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국가에 합치된다고 볼 때, 행정이 사인간 분
쟁의 해결에 일정한 분쟁해결 수단 내지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
려 기본권 보장의 확보라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이 부당하게 제3자를 배제하거나 당사자
만의 합의로 제3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분쟁해결을 가져오는 경우를 경계하
도록 하는 규범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3) 

(2) 어업분쟁조정의 의의
1) 법령상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①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어업분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법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분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직법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은 제12조제6항제5호는 수산정책실의 어업정책과장에게 “연근해어업
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

② 어업분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작용법적으로 ｢수산업법｣ 제46조는 신고어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4항제3호에서는 신고어업자에게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재판외 분쟁혀결제도와 법치주의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순, 행정법상 재
판외 분쟁해결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1-12면, 20-21면 참조..

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4호, 2009.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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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역수역의 조정을 위한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
또한 동법 제54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시ㆍ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
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업수역 조정신청서에 ①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조정요청 사유서, ③수면의 위치
와 조정구역도, ④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ㆍ
군 및 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
고,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
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수산업법시행령 제2항, 제3항).

④ 어업권자와 입어자의 입어에 관한 분쟁
또한 동법 제82조에서는 “어업권자와 입어자의 입어에 관한 분쟁 

내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어업제한
에 대한 협의불성립”의 경우에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결신청을 받으
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3조는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
업의 방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계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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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업분쟁에 관한 재결을 담당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
위원회에 관해서는 수산업법 제87조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만, 구체적 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⑤ 수면지정을 위한 소극요건으로서의 어법분쟁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5) 제2조는 제1항에서 육성수면의 지

정을 위한 적극적 요건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 소극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어업분쟁조정의 의의
위에서 법령상 어업분쟁에 관한 조문을 통해 어업분쟁의 의의를 서

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업분쟁”이라 함은 어선어업의 업종ㆍ지역간
의 조업 및 어구ㆍ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및 어선
어업과 면허ㆍ신고어업간의 다툼 등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고 할 수 있다.

“조정”이라 함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ㆍ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현행 법제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어업분쟁 발생시에 어업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분쟁에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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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조정,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등을 위한 전
문위원 및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6)

또한, 수산조정위원회가 행정의 계층별 체계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
나, 어업활동은 해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성상 행정구역의 관할
에 관한 획정이 불명확하거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역별 어업여
건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의 계층별 체계에 따른 조정위원회
를 보완할 수 있는 해역별 어업분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업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운영상 문제점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최근 5년간 8회, 13안건)

현재 수산조정위원회는 법령 제․개정, TAC설정, 구획어업 승인 등
의 심의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어업분쟁에 대한 조정은 그다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연간 1∼2회를 개최하고 주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였다.

1.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심의(1건)

2. 구획어업허가 승인에 관한 심의(1건)

3. TAC설정․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9건)

4. 연근해어업 통․폐합방안 심의(2건)

2) 시․도수산조정위원회(최근 5년간 51회, 64안건)

시․도 조정위원회는 일부 어업분쟁 조정 및 현안사항 등을 심의하
고 있으나 대부분 수산정책의 예산사업(안)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 수산조정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해서는 한규설, 21세기 한국수산업의 
고민, 선학사, 2009, 331-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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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연간 1∼2회, 제주특별자치도는 3∼5회를 개최하고, 주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한 실적이 있다.

1.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정수 조정 심의(4건)

2. 연근해어업 현안사항 협의(6건)

3. 연근해어업의 어업분쟁 조정(8건)

4. TAC결정 및 물량배분 심의(7건)

5. 주요 수산정책 및 연도별 정부지원 예산사업(안) 심의 등(39건)

3) 조정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조정위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위촉하므로 조정위원 

선정의 객관성이 낮아서 구성의 공정성이 문제되며, 위촉된 어업인 
대표가 자기업계만 대변하는 등 심의결과의 신뢰성이 낮다.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선정시 어업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공정
성이 낮아 조정결과를 어업인이 신뢰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분담되지 않아 지역의 사소한 분쟁도 
집단민원을 통해 중앙정부에 해결을 호소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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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교법 연구
위에서 현행 어업분쟁조정을 위해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

조정위원회와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자율조정협의회
에 관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비교법 연구로서 미국의 어업관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어
업관리위원회와 주정부의 어업관리위원회에 관한 제도를 살피면서, 시
사점을 얻고자 한다. 

양국가의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위원회제도의 공통점으로서는 그 
구성의 민주성 내지 광범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공정성이 확보
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이 어업분쟁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분쟁조정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선 제시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제 1 절 미국의 어업관리제도

1. 연방정부의 어업관리위원회 제도
(1) 설치 및 구성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어업관리위원회 시스템이 
1976년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

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독특한 
위원회 제도는 어업관리에 관계있는 유식자들에 의한 공동관리 및 지
역적 관리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위원회의 의결권이 있는 회
원은 국립해양수산국 대표 1인, 각 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있는 주어
업위원회의 대표자 1인, 특별한 자격을 가진 민간인 중 주지사가 위
촉하거나 상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몇 지역에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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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나 준주정부로부터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이 없는 
위원은 해양경비대, 국무성, 미국 야생동물보호국, 해양수산위원회로
부터 온 지역대표자로 구성된다. 

8개의 지역어업관리위원회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관리수단(예를 들
면 어로기, 할당량, 조업구역)을 완전히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개
시하고, 개발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이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후에, 이러한 수단들은 상무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고, 국립해양수산청에 의해 정식적으로 집행되며, 미해양경비
대나 그 밖의 관청에 의해 강제되게 된다. 위원회는 외해(주해로부터 
200마일 바깥의 바다)에 있어서의 어업수단을 개발하고, 주해(전형적
으로 3마일)는 주 행정기관들이 협조하여 관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엄격한 과학적 분석에 따른다. 과학자와 정책 분석
가는 환경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위해 잠재적 어업규제들을 평가한다. 

<그림1 미국 어업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7)

North Pacific

Pacific

Western Pacific

G lf f 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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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www.fakr.noaa.gov/npfmc/misc_pub/USRFMCweb.pdf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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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규제들은 위원회가 최종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학자, 이해
관계인, 시민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검증된다. 위원회 제도
에 의해 제공된 공개된 절차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해양자원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고, 어떻게 어업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산업적 어업과 여가를 위한 어업은 미국에서 주요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실제로 어업을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립해양수산국에 의하면, 2006년에 바다에서의 
산업적 및 여가 어업으로 1억8천5백만 달러 이상을 생산했고, 2백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수산업-어업자, 수산식품 가공
자와 판매자, 수산식품 도매상과 소매상은 1억3백만 달러의 생산을 
하였고, 4천4백만 달러의 수입과 천오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가어업은 8천2백만 달러를 생산했고, 2천4백만 달러
의 수입과 53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위원회 제도는 해
양생물의 다양성 보호, 수산자원의 고갈방지 그리고 어업에 있어서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지역어업위원회의 과제와 대응
지역어업위원회는 ①연간어획량의 결정과 어획감독 프로그램, ②수

요증가시의 어획량 할당, ③효과증대를 위한 어획감시 프로그램의 실
시, ④어업관리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방법 개발, ⑤해양의 이용과 보
전에 관련되는 행정관청과의 협조, ⑥국제적 보전과 관리에 관한 문
제의 해결, ⑦관계자 참가와 공익활동의 증진, ⑧자원이용과 보호에 
관한 시점의 통합, ⑨증가하는 작업량의 처리를 과제로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매그너슨-스티븐스 법은 위원회에 어업관리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기회를 제공했다. 이 법은 어업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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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목표를 네 가지 제시했다. ①과도한 어로의 종식, ②시장에 기
반을 둔 어업관리의 촉진, ③어업과학의 증진과 정책결정에서의 과학
의 역할 증진, ④어업관리에 관한 국제공조의 확장이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각 관리어업을 위한 연간어획량을 적용해
야 하고, 이 연간어획량은 위원회의 과학 및 통계 위원회가 권고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이미 과다어획되고 있는 어종에 대해 과다어
획을 종결하기 위해 어획량을 정해야 한다. 그 밖의 종에 대해서는 
연간 어획량이 2011년에는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 매그너슨-스티븐
스 법은 이미 위원회로 하여금 경쟁적 어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주요한 공적 
포럼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기반한 관리원칙을 어업관리에 통합시
키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NOAA와 미해양정책위원회는 해양자원관
리를 위해 생태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 
체계의 지역적 초점은 지역적 범위에서 생태계에 기반한 관리를 아래
로부터 집행할 수 있는 이상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차원에서 생태계에 기반한 어업관리를 위한 전용기금이 없다면, NOAA

의 생태계에 관한 집중적 연구와 개발작업은 진척되지 않을 것이다. 

적정한 기금의 확보는 지역어업관리위원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
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자원보존에 대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분야를 해양어업에 최적화하고자 하
는 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확보로 좌우된다. 위원회는 미해양
수산국 예산으로부터 평균 2천5백만 달러 이하의 예산을 받아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매그너슨-스티븐스 법률과 그 밖의 법률들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기금의 종합적 분석에 기반한다면, 지역
위원회는 연간 4천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다. 매년 1억8천5백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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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경제활동이 수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위원회의 기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해양과 어업을 보장하는 
하나의 작은 투자일 것이다.

2. 주정부 차원의 어업관리제도
주정부 차원의 어업관리제도로서 뉴저지주(the State of New Jersey)

의 어업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살피고자 한다. 뉴저지주에는 어업과 
야생동물에 관해서 5개의 위원회(Councils and Committees)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어업과 관련해서는 Fish and Game Council, Marine Fish-

eries Council, Shell Fisheries Council이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해양수산위원회(Marine Fisheries Council)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8)

(1) 해양수산위원회
1) 역 사

뉴저지주의 해양어업위원회는 1979년 해양어업관리와 상업적 어업
에 관한 법(N.J.S.A.23:2B)에 의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2달에 한번 
개최된다.

2) 구 성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주상원의 동의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4명의 경
기 낚시꾼, 2명의 상업적 낚시꾼, 1명의 수산물 가공업자, 2명의 일반
시민, 갑각류어업위원회의 2분과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8) http://www.state.nj.us/dep/fgw/councils.htm 참조(200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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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과 책무
○ 어업관리계획의 준비와 개정
위원회는 모든 규정이나 규제, 수정안에 대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국의 어업정책과 어업에 관
련된 모든 수산국의 프로그램의 집행, 개발, 계획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 전체의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해 검토와 권고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해양수산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규범과 규제 또는 현행 규범과 규제의 개정에 대한 권고를 수
산국장에게 제안한다. 

해양수산 프로그램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현재 과제에 관해 정기적
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2) Fish and Game Council 

이 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의 운영을 감독하고, 감독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매달 1회 개최된다.

1) 역 사
이 위원회는 1945년에 만들어진 법(N.J.S.A.13:1B-24)에 의해 설치되

었다. 위원회는 1948년에 보존부로 전환되었고, 그 권한은 보존부(De-

partment of Conservation)에서 어류와 게임 부(the Division of Fish and 

Game)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었다. 어류와 게임부는 감독관의 감시하
에 두어졌고, 감독관은 장관의 지시와 감독하에서 각 업무의 관리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장관은 교대로 주의회에 의해 부의 업무관
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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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성
이 법은 위원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농민협의회에서 지명한 자 중에서 주지사가 추천하는 농민 3인, 뉴
저지주 스포츠맨 클럽 연맹(the New Jersey State Federation of Sports-

men's Clubs)에서 지명한 자 중 주지사가 추천하는 스포츠맨 6명, 2명
의 상업적 낚시꾼이다. 한 명의 농민과 두 명의 스포츠맨 대표자는 
Bergen, Essex, Hudson, Morris, Passaic, Sussex, Warren 중 어느 하나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한 명의 농민과 두 명
의 스포츠맨 대표자는 Hunterdon, Mercer, Middlesex, Monmouth, Ocean, 

Somerset, Union 중 어느 하나의 카운티에서 거주하는 자 중에서 임명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명의 농민과 두 명의 스포츠맨 대표자는 At-

lantic, Burlington, Camden, Cape May, Cumberland, Gloucester, Salem 중 
어느 하나의 카운티에서 거주하는 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1979년 해양수산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상업적 낚시의 대표자는 멸종
위기종권고위원회의 의장과 토지이용관리와 토양보존에 식견이 있는 
시민위원으로 수정되었다.

3) 권한과 책무
주의회는 낚시와 게임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할 목적

으로 낚시와 게임 위원회에 낚시와 게임 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독립
적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위원회는 종합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어류와 야생동식물국의 감독관에 자문을 하고 충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어류와 야생동식물국의 활동을 연구하고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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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는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을 감독관으로 임명한다. 위원회의 지명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은 주지사에 의해서만 해임된다.

어류야생동식물국의 국장은 코미셔너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행정집
행을 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원회는 코미셔너 또는 국장에 대해 
행정집행의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주의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은 Human Society 사건에서 뉴저지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비록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위
원회의 구성과 자격에 관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그 독특하고 특수한 
책임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낚시와 게임 위원회는 상업과 여가를 위한 낚시와 게임의 적절한 
공급을 개발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한 규제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러한 위원회의 권한은 언제, 어디서 수렵과 낚시가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민물고기, 경기용 조류, 경기용 동물 등을 잡을 
수 있는지, 그 수량을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표현된다. 규제
되는 야생동식물은 수렵과 낚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게다가 위
원회는 야생동식물의 번식 프로그램의 감독과 수렵 및 낚시꾼으로부
터 징수하는 면허료에 의한 운영되는 비용의 감독을 한다.”

그래서, 대법원에 의해 지적된 위원회의 본질적이고 주요한 책임은 
여가와 상업적 목적을 위한 낚시와 게임의 적절한 공급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책임은 Fish Code

와 Game Code를 적용함으로써 주의회와 주지사, 환경보호부 장관의 
고려를 위한 종합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수행된다.9)

9) http://www.state.nj.us/dep/fgw/councils.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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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의 어업관리제도

1. 어업조정위원회의 의의
(1) 어업조정위원회의 창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 대대적인 경제민주화를 실
현하기 위해 농지개혁과 함께 해면에 대해서도 어업제도를 개혁하게 
되었다.10) 신어업법(1949년 법률 제267호, 이하 “어업법”이라 한다)은 
오랫동안 관행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던 연안어장을 전면적으로 정리하
고, 구 어업권 및 이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2년 이내에 모두 소멸시
키고 새롭고 계획적인 신 어업권을 면허하고자 하는 것이었다.11) 

농지개혁과 동일한 성격으로 가지고 제정된 어업법 제정12)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어업법의 제정배경 내지 목적이 어
업조정위원회의 성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업법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주체로 하는 어업조정기구를 운
용함으로써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즉,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어업생산력의 발전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주
체로 하는 어업조정기구(=어업조정위원회) 시스템의 운용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이러한 사정은 해방이후 한국에서 수산업법의 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1) 이에 필요한 어업법시행법(昭和24年 : 1949년 법률 제268호)을 동시에 공포 시행

하여 구 어업권자 및 이와 관련하는 권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으로서 당시 총178억
엔(당시의 공공사업을 포함한 수산청 전체 예산액은 약16억 엔이었음)이 넘는 금액
의 어업권증권이 교부되었다. 평상시였다면 어려웠을 과감한 개혁도 “미군점령 하”
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 가능하였다. 이리하여 에도시대부터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법률관계가 모두 보상을 통해 해소하고, 제도상으로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였다.

12) 이러한 성격은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에서 수산업법의 제정논의에도 언급되어 있
으며, 수산업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제1조에서 “어업의 민주화”라고 하는 표현으
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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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
일본의 현행 어업제도 중 대한민국의 어업 및 수산업제도와 차별성

을 가지는 제도로서 가장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업조정위원회제
도라고 할 수 있다. 

어업조정위원회는 일본국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설치된 행
정위원회로서, 국가 또는 도도부현에 설치된다. 행정위원회는 일반행
정권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
기관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재결․재정 등도 행사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까지도 함께 갖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어업조정위원회가 일반 통치권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조정과 같은 중립적 성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
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적합하다는 점

둘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되는 기술적․전문적인 지식․경
험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내지 관계자로 구성되는 위원회
가 적합하다는 점이다.

2. 어업조정위원회의 종류와 조직
어업조정위원회는 해구어업조정위원회,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 및 

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3종류가 있다(어업법 제82조제1항). 해구어업조
정위원회는 각 해구에 상설된 어업조정위원회이며, 연합해구어업조정
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둘 이상의 해구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
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어업조정위원회이다. 그리고 
광역어업조정위원회는 광역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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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구역으로 나누어, ｢태평양 구역｣, ｢일본해 구역｣ 그리고 ｢九州
西 및 瀨戸內海｣의 3개가 있다. 이들은 모두가 그 설치된 해역 내의 
어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83조).

그리고 내수면에는 이에 준하는 기구로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가 있다. 

(1)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전국에 66개의 해구가 설치되어 있다.13)

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해면(농림수산대
신이 지정하는 호소를 포함한다)에 관해 농림수산대신이 고시로 정한 
해구별로 설치되어 있다. 해구는 원칙적으로 1현 1해구이지만, 특수한 
입지조건하에 있는 수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구가 지정되어 있다.14)

(2) 해구어업조정위원의 구성
위원은 일반적으로는 15명으로 구성되지만,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해구에 있어서는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림2 일본 해구조정위원회의 구성>

해구위원
15명(10명)

  공선위원
  9명(6명)

  지사선임위원
  6명(4명)

  학식경험위원
 4명(3명)

  공익대표위원
  2명(1명)

※ (비고) 괄호 안은 농림수산대신의 지정해구

13) 해구 수는 전국에 66개의 해구가 있는데, 北海道 10개, 長崎県 4개, 福岡県, 鹿児
島県은 각각 3개, 青森県, 茨城県, 東京都, 新潟県, 兵庫県, 島根県, 山口県, 佐賀県, 
熊本県은 각각 2개, 그 밖의 府県은 1개이다.

14) 외딴 섬과 관계된 해구(예컨대 新潟県佐渡해구)라든가, 지정호소와 관계된 해구
(예컨대 茨城県霞ヶ浦北浦해구)라든가, 지리적으로 같은 현 아래의 다른 해구와 격
리되어 있는 해구(예컨대 福岡県, 佐賀県의 有明해구)라든가, 상당히 긴 해안선인 
해구(예컨대 북해도의 각 해구) 등은 별도의 해구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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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어업조정위원에는 공선위원과 지사선임위원이 있다. 공선위원은 
어민이 어민 중에서 선거로 선출한 위원으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어업자가 될 수도 있다.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해구라 함은 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로 특수해구15)를 따로 설치하였지만, 어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원 수를 일반보다 적은 10명으로 한 것이다. 

해구어업조정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
위원은 학식경험자 중에서 지사가 선임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심
의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다.

(3)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자문기관, 건의기관, 결정(재정․지시․인정)기관 등으로서 광범한 

권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법(제1조)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용함으
로써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생산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어업조정위원회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
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업조정위원회는 지사의 자문기관․건의기
관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재정, 지시, 인정 등을 행하는 결정기관으
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다.

1) 자문사항
어장계획의 작성, 어업권의 면허, 그밖에 어업권에 관한 모든 행정

청의 처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행하여
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사허가어업에 관해서
도, 어업법(제65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각 도도부현어업조정

15) 특수해구는 다음 17개가 있다. 霞ヶ浦北浦, 東京都内湾, 小笠原, 佐渡, 大阪, 但馬, 
琵琶湖, 隠岐, 福岡県豊前, 佐賀県有明, 五島, 対馬, 熊本県有明, 能毛, 奄美大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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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들 지사가 
행하는 면허, 허가 등의 처분은 모두 어업조정위원회에의 자문이 필
요하며, 만약 자문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2) 건의사항
위원회는 지사로부터의 자문뿐만 아니라, 위원회 스스로 지사가 실

시하여야 하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정
해져 있다. 예컨대, 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 면허 후 어업권에 제한
조건을 붙이는 것, 위원회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때 지시에 
따라야 하는 명령을 발하는 것 등의 건의이다.

3)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가 결정기관으로서 재정, 지시, 인정에 

관한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① 재 정
입어권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재정,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

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의 대부계약의 변경 또
는 해제에 관한 재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② 지 시
관계자에 대하여 수산동식물의 採捕에 관한 제한․금지, 어업자의 

수의 제한, 어장의 사용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 그리고 
제1종 또는 제5종 공동어업에 관하여 어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이 아닌 
어민 간의 공동어업권에 관하여 지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③ 인 정
어업권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의 인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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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 타
所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의 징수, 조사, 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4) 위원회의 지시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라도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관해서는 전술하였지만, 그 중에서 

어업법(제67조 제1항)에 근거한 지시에 관해서는 공유수면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① 지시의 내용과 기능
일반적․고정적인 제한금지에 관하여 정하는 법령과 달리, 긴급적․

보완적인 조치로서 발동되는 것이다.

어업을 규제하는 법령으로는, 어업법, 수산자원보호법 및 이에 근거
한 명령이 있으나, 이들 법령은 그 성격상 일반적․고정적인 제한 또
는 금지에 관하여 각각 법령 체계의 구조 내에서 개별적으로 어업 등
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이나 금지 간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도 예상되며, 어업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간극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어업조정
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누구에게라도 관계자
에 대하여 지시권을 발동하여 어업조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지시의 목적은 어업조정이며, 예시로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도모하고, 어업권 또는 입어권의 행사를 적절히 하며, 어장의 사용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하고,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밖에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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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시의 내용은 예시로서 “수산동식물의 採捕에 관한 제한 또는 금
지, 어업자의 수에 관한 제한, 어장의 사용에 관한 제한, 그 밖에 필
요한 지시”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어업조정상 필요한 사항이라면 어떠
한 사항이라도 무방한 것이다.

그리고 지시의 상대방은 “관계자에 대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필요에 따라 누구에 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어민
은 물론, 어민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도, 일반불특
정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遊漁者 등 해양레
크리에이션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오수를 방류하는 공장에 대해서
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시의 형식은 관계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적극적
으로 “…할 것”이라는 지시까지 할 수 있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전부에 대하여 지시가 가
능하다는 광범위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배
려가 필요한 한편, 법의 취지를 일탈하여 다른 어업조정의 체계를 혼
란케 하는 지시는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② 지시의 법적 효력
지사의 명령이 없으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지시는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
친 후에 지시와 관련된 지사의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
기며,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벌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업조정위원회만으로는 실질상 개별적으로도 법적으로
는 강제력이 없고, 지사가 이를 뒷받침하여야 비로소 강제력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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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가 명령을 하지 않을 만한 내용의 지시
를 하는 것은 어업조정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인바, 이들 간
의 사전의 긴밀한 연락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일반법령의 경우도 마
찬가지이지만, 특히 위원회지시는 그 지시위반에 대한 취급규정을 보
더라도, 대다수의 관계자에 의해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합리성이 있고 대다수의 관계자에 
의해 지켜질 만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遊漁者 등에 대한 
지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
의 하부기구인 어업자, 어민․해면레크리에이션관계자, 학식경험자 등
으로 구성된 “해면이용협의회” 등에서 논의하여 조정을 충분히 도모
한 후에 이들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는 지사의 명령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 명령의 신청
지시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

업조정위원회는 지사에 대하여 그 자에게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
의 명령을 발할 것을 신청한다.

이 경우에 불특정인에 대하여 행한 일반적 지시의 경우, 불특정인 
전부에게 명령을 발할 것을 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
며, 위원회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특정인에 관해서만 신
청하도록 되어 있다.

㉡ 최 고
지사는 신청을 받고 15일 이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자에게 지시

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일본의 어업관리제도

45

㉢ 명 령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지시에 따르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지사는 그 자에 대하
여 비로소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벌 칙
이러한 지사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그 자가 지사가 내린 명령에 위

반한 경우에 비로소, 어업법 제139조에서 규정하는 벌칙(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이 적용되게 된다.

3. 해면이용협의회
어업과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해면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  

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어민대표위원이 중심이 되어 학식경험자, 공
익대표위원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기관으로, 어민 이외의 遊漁者 등의 
해면이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사에 대한 자문기
관, 건의기관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재정, 지시, 인정 등을 할 수 있
는 결정기관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특히 지시권에 관해서는 바다에 
관계되는 자는 遊漁者라고 하더라도 어업조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수면에는,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라는 해구어업조정위원회와 완전
히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도도부현의 행정위원회가 있다. 이는 
해면어업조정위원회와 달리, 위원 중에 반드시 遊漁者의 대표가 포함
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어업법 제정 당시 해면과 내수면의 양태가 
다르다는 점에 따른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해면의 遊漁 등의 인구도 
증대하였고 어업법 제정 당시와는 그 양상은 달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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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실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청에서는 
1970년에 당면 조치로서 도도부현에 대하여 예산보조를 하고, 수산청
장관통지(昭和45年6月8日45水魚第4208号)로 어업대표자, 遊漁대표자, 학
식경험자로 이루어진 ｢어장이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해구어업조정
위원회의 협력기관으로서 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1979년부터는 추가
적으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내의 지구에 ｢어장이용조정지
구협의회｣를 설치하여 지구별 조정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遊漁뿐만 아니라 요트, 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등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이 활발해지고 어업과의 트러블도 증가하여 
이들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94년부터 도도부현에 대
한 수산청장관통지(平成6年7月11日6水振第1583号 ｢海面利用協議会等の
設置について｣)로 종래의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개조하고, 새롭게 이들
과 관계되는 사람들도 위원에 포함시켜, 해면이용협의회, 해면이용지
구협의회 및 광역해면이용연락회의를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9

년 6월 28일(11水管第1714号)에는 광역해면이용협의회를 설치하여, 넓
고 좁은 각 구역에 걸쳐 어업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의 조정에 관한 각
종 사항을 협의검토하고 이들의 공존 및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수산청장관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都道府県海面利用協議会規
約例｣의 직무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직 무
1. 어업과 해양성레크리에이션 간의 해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

사․검토하는 것.

2.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면에서의 어업과 遊漁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검토하는 것.

3. 전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면에서의 어업과 遊漁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해면에서의 遊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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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

(2) 조 직
협의회의 위원은 도도부현지사가 선임한 다음에 나열된 자로써 구

성한다.

1. 도도부현지사의 관할구역 내의 어업협동조합원
2. 원칙적으로 당해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遊漁관계자로서, 어업협

동조합원 이외의 자
3. 원칙적으로 당해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해양성레크리에이션관계

자로서, 상기 이외의 자
4. 학식경험을 가진 자
이들 협의회에 관해서는 수산청이 도도부현에 예산보조를 하고, 지

사에 대한 수산청장관통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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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쟁조정에 관한 유사 절차와 위원회
현행 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유형, 

특수법인 또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치되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과 같이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로 설치되고 있는 
것과 하천법, 수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설치되는 것도 있다. 

어업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행 수산조정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의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것이며, 그 설치가 수산업법령에 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분쟁조정제도로서 이 제도의 기능,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유사 분쟁조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행정기관에 두는 분쟁조정위원회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내용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제 1 절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환경분쟁조정의 절
차 및 그 처리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
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면서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설치 및 관할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등을 위해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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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중 ①분쟁의 재정, ②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③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
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④직권조정, 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
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동법 제6조제1항). 

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
정사무중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과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무를 관할한다. 

① 조정의 대상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환경분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며, 새로운 환경공해
요인인 통풍방해․조망저해를 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를 추가하여 다양한 환경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환경분쟁과 건축분쟁이 복합될 경우 조망 및 일조방해 등 건축분쟁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환경단체에 대한 조정신청권 부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환
경분쟁조정법 제26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단체는 ①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정관에 의하여 환경
보호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이 단
체들은 ①구성원이 100인 이상, ②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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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26

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③ 다수인 관련 분쟁의 조정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이하). 나아가 대표
당사자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다수인관련 분쟁조정신
청의 공고(제51조), 이해관계자의 참가(제52조), 조정효력의 인적범위
(제53조), 동일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제54조), 조정결과 지급받
은 손해배상금의 배분(제56조, 제61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조정 수행자의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정절차는 당해 사건의 소관 행정청의 소속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제2항).

⑤ 소송과의 관계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가 중지
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대한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
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⑥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

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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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권고한 후 당사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수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조정이 종결된 취지가 
통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
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제35조 및 제44조 참조).

⑦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분쟁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

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제62조).

(2) 위원회의 구성 등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동법 제15조제1항).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동법 제15조제2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
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4)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①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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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위원이 당
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위원
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
된다.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척 내지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5) 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에는 심사관을 둔다. 심사관은 ①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
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②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
발, ③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동법 제13조제2항). 

2. 환경분쟁조정절차
① 분쟁조정신청(신청인) : 알선, 조정, 재정의 구분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분쟁발생경위 및 피해입증서류 제출

② 사건접수 : 중앙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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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알선 3개월 이내
                           조정․재정 9월 이내
③ 사건배정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알선) 위원 및 심사관 지명
지명결과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알선) 위원, 심사관
④ 사실조사(위원, 심사관)

사실조사(당사자의견 청취 포함)

알선종결
인과관계 규명(관계 전문가 자문 등)

심사보고서 작성
⑤ 조정․재정위원회 의결
조정․재정위원회 개최․당사자 심문
조정․재정위원회 의결
⑥ 조정문서 송달
민사소송중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제 2 절 건설분쟁조정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위원회의 설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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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
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9조제1항). 

2) 위원회의 기능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

하여 ①설계ㆍ시공ㆍ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수급인과 하수
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④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
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
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동법 제69조제2항).

(2)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
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②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
다(동법 제70조제1항, 제2항).

1)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동법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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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①국토해양부의 3

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②기획재정
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동법시행령 제68조제1항). 

2)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

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①지방위원회가 설
치된 당해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②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
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동법시행령 
제68조제2항).

2. 분쟁조정절차
(1) 조정신청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
확히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기재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①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
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②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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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의견청취의 절차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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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제 1 절 현행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보완 및 

운영활성화

1. 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갖도록 
  제도보완

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및 조정, 권고, 알선, 건의 등에 대한 효력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 자율조정 및 알
선, 조정위원회 보고 등 조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업인 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어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
우 조정위원회의 조정․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하부에 어장경합, 어구어법분쟁, 어종경합 등 갈등 유
형별 ｢조정소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도모
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및 어업인 
  참여확대

중앙위원회의 어업인 참여를 확대하되 공정성과 균형성이 있는 대
표선발을 위해 시․도 추천위원은 추천위를 구성하여 선발하도록 하
고, 관계기관의 참여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시․도위원회는 기존의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또는 수협의 추천
에 의한 어업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에서 선출 또는 공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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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3. 중앙과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조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에 관

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을 조정하다.

<표3 각 조정위원회간 관할 및 대상 조정사안>

구  분 관할 및 대상 조정사안

중 앙
근해어업간 갈등 및 시․도간 어업분쟁 조정
연안 및 근해어업간 갈등 중 시․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
어지지 않는 사항

시 도 연안어업간 및 시․도 구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 조정

시군구 관할 수역 내 연안어업간 분쟁조정

4. 법제개선방안
(1)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현행 수산업법 개정 수산업법
제86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

에 관한 조정ㆍ보상 또는 재결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
회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시
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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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현재 수산업법은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어업분쟁조정을 실효
성 및 규율밀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산업법 개정 수산업법
  <신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조정위

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역별 수산조정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현행 수산업법 개   정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제86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수산조
정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는 15명의 위
원으로,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
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
역어업인 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
는 자 11명 이내

  ③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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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산업법 개   정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
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
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수산사무소
장을 포함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2. 어업인후계자대표 중 국립수산과
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
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
는 자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 시ㆍ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명

  5.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지
구별조합장”이라 한다)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업종별조
합장”이라 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명. 다만, 시ㆍ도
지사는 업종별조합장이 없는 지역
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할 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
합장(업종별조합장이 없는 경우에
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
촉하는 자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3. 어업인후계자 중 국립수산과학원

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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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현행 수산업법 개   정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조합의 조합

장이 추천하는 자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

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개   정
제64조(회의)
  ①∼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제64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산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한다.
  ⑤ 위원은 자기 또는 동거의 친족 

또는 그 배우자에 관한 사건에 관
해서는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단, 
수산조정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때
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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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징수 등

제 2 절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도 신설

1. 동․서․남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현재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령에 의하여 중앙, 시․도, 시․군․

구별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업의 발전 및 어
업간 갈등․분쟁이 해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발전되어 왔기 때
문에, 어업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서는 해역별로 조정위원회를 설

현행 수산업법시행령 개정 수산업법시행령
<신설> 제64조의1(보고징수 등) ① 수산조정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어업자, 어업종사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두․보고
를 요구하거나, 위원 또는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어장, 
선박, 사업자 또는 사무소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산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
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
원 또는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
여 측량하고 검사하도록 하거나, 측
량 또는 검사의 장해가 되는 물건
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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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역별 어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해역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어업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관할해역 구분 및 시․도 등 
지자체 위원회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발생한다.

위원회에 어업인 대표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선정의 공정성확보(위
원의 구성 및 선출), 관계기관 임직원 참여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해역별 광역위원회 설치․운영기능 부여
현재 해역별 어업의 지도․단속을 위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서해

어업지도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서해 어업지
도사무소에 관할 해역의 어업조정을 위한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
고, 그 사무국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수산자원과 관련된 분쟁, 근해어업자간 분
쟁, 시․도간 어업분쟁, 연안 및 근해어업자간 어업분쟁의 조정을 그 
역할로 한다.

(1) 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
관이다(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16)

어업지도사무소는 ①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②어업의 지도ㆍ단속, 

③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관련 통신운용, ④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
육훈련, ⑤어항건설 및 관리를 사무를 관장한다(동 직제 제52조).

1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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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사무소의 명칭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서해어업지도사무
소로 하고 각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에 두며, 그 관할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동 직제 제53조).

어업지도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사무소장 
소속으로 어항사무소를 둔다(동 직제 제55조의2). 

(2) 어업지도사무소에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점

어업지도사무소에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약간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작용규범인 ｢수산업법｣과 하위법령 및 조직규범인 ｢농림수산식품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살펴보자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업
지도사무소는 조직규범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소관사무는 주로 어업의 지도․단속에 있는 것으로 어업분쟁의 조정
에 관해 명확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어업지도사무소에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용법인 수산업법령 및 조직법인 ｢농림수산
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어업분쟁조정을 어업지도사무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업분쟁의 조정은 수산업법에서 각 수산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어
업지도사무소에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수산업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업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수
산조정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어업지도사무소에서도 
어업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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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개선방안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역별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산업법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으로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훈령의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산조정위

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ㆍ서해역별 어업조
정위원회의 설치와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
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분쟁”이라 함은 어선어업 업종ㆍ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ㆍ어법에 관

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및 어선어업과 면허ㆍ신고어업간의 다
툼 등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조정”이라 함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ㆍ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신의성실의 원칙) 동ㆍ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
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
에 임하여야 한다.

(2) 동․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 2 장 동ㆍ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 4 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어업의 지도ㆍ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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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각각 설치ㆍ운용한다.

제 5 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1. 어구ㆍ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2. 업종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채포물 관련 분쟁의 조정
  3. 어선어업과 면허ㆍ신고어업간의 분쟁의 조정
  4. 시ㆍ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어업자원관련 분쟁의 조정
  5. 어선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7. 그 밖에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호의 조정에는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제 6 조(관할구역 등) ① 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관할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44조제7항 관련, 별표 14에 따른 동ㆍ서해 어
업지도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전라남도 및 제주도 관할구역은 동ㆍ
서해 어업지도사무소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어업분쟁발생 해역과 어업허가 받은 해역이 다른 경우의 어업분쟁 조정
은 분쟁발생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 7 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어업인 
단체, 지자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역별 어업지도사무소 소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
출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실의 어업정책 및 자원관리정책 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 1인

  2.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연구소의 어구ㆍ어법 및 자원분야를 담당하는 
과장 1인

  3. 관할 광역자치단체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 분쟁사안별로 3인 이내
  4. 지자체에서 어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1.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3인 이내
  2. 어업인 대표 2인 이내
  3. 어업 및 자원관련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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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산법규, 어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능통하고 수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
하여 어업조정업무에 적합한 자 5인 이내

  5. 법학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인 이내
제 8 조(임기) ① 공동위원장 중 어업지도사무소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공동위원장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어업분쟁사건(이하 “사
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의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 가입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6.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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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

최 5일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참석) 제7조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
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각각 수행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준비에 관한사항
  2. 위원회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3.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및 위원회로부터 사무국에 요청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 약

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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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업조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위원은 제7조제3항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

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간 화해ㆍ타협
ㆍ조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
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제7조 제1항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
에 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위원에 대하여도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4인 이내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
ㆍ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요구한 어업분쟁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조정ㆍ의결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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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의 조정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준용) 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과위원이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 3 장 분쟁조정
제21조(조정의 신청 및 발굴) ① 어업자 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ㆍ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ㆍ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발생의 원인ㆍ일시ㆍ지역ㆍ어업ㆍ상대방 지역 및 어업
  3. 분쟁의 경과
  4.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5.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어업지도사무소, 시ㆍ도, 시ㆍ군 및 수산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어업분쟁사항을 파악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위원을 통하여 분쟁사항
을 발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거나 제2항에 따라 발굴한 분쟁사항
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어업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조정을 하지 아니하
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
원을 선임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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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간 화

해ㆍ타협 및 조정을 하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당사자간 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
금 위원회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거나 자체 발굴한 
어업분쟁에 대하여 이해관계 어업인 또는 단체ㆍ지역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농림
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
게 질문 및 조사를 하게하거나 전문위원 활동의 지원(행정적, 재정적 지원
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 등의 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의결하
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가 다수인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
함으로써 조정은 종결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안에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의 체결 내용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업분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당해 분
쟁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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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칙

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

수산식품부 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관할(업무)구역으로 하는 시
ㆍ도, 시ㆍ군(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등 유관
기관(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조정결과의 이행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5조 및 제12조, 제2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ㆍ의결한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그 조정ㆍ의결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광
범위한 지역 및 어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산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의 필요가 
요구되는 사항 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
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때에
는 그 어업자협약이 유지되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적
으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의 강구 등 조정결과의 이
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7조(위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어업분쟁의 조정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수산조정위원회와의 관계)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분쟁사항은 위
원회가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정한 어업분쟁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한다. 다만, 위원회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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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민간위원과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전문위원의 위원회 활동 및 분쟁조정 활동에 소요되는 수
당과 여비 등을 한국수산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수산회는 자율조정협
의 운영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문서로 요청하
여야 한다.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9월 1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
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
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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